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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6년『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

료법)』이 제정된 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정비를 거쳐 2018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바
람직한 연명의료 관련 결정 가이드를 위해 대만, 일본, 미국, 영국 등 4개 국가에서 연명의료 유보 및 철
회 결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절차와 기구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각국에서는 대만ㆍ미국처럼 
사전의료지시제도를 법적으로 양식을 결정한 채 도입하거나 영국처럼 사전 거부라는 제한적 형태로 도
입하거나 일본처럼 기관별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가이드라인 중심의 접근을 취하는 반면 
대만은 법 중심의 접근을 취한다. 한편 미국은 기본적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 표명을 환자의 자기결

정권으로 존중하고 반영하되 치료적 이득이 극히 불분명한 경우 의료진이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별도

로 의료윤리위원회 기구를 둠으로써 환자와 의사 사이의 의견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 반면 영국은 환
자의 치료 거부에 관한 의사만을 ‘사전 결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반영하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경우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의료진이 판단한다.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에서는 남용 방지, 자기결정권 
보장 등 최소한의 장치를 충실히 구현하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의료진과 환자(그리고 환자 가족)의 합
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색인어

연명의료법, 사전의료지시제도, 의료윤리위원회, 자기결정권 보장, 최선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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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6년『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
명의료법)』이 제정된 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정비를 거쳐 2018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
라 연명의료 관련 의사 결정 및 중단 요청의 수요

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2013년 보건복지부 
용역과제에서 시행한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
답자의 73%가 연명의료 관련 의견을 명시한 문
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73%의 응답

자가 작성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등 연명의료 관
련 결정에 대한 참여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1]. 각 의료기관과 환자의 입장에서『연

명의료법』의 시행은 연명의료 중지와 품위 있는 
죽음을 둘러싼 누적된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기
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연명의료법』의 실시에 따른 연
명의료 결정 절차 및 방침이 의료기관 내에 잘 갖
추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례로『연명의료

법』에서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 관련 업무 이행의 
주체로 윤리위원회를 지정해두었지만, 현재까지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임상 사례에 대한 윤리적 
지원을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연명의

료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바로 다루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연구 설문에 응답

한 의료진의 35.7%가 병원윤리위원회가 별로 윤
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

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2]. 이는 현재의 병원

윤리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

족, 법적 구속력의 부재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
각된다. 얼마 안 남은『연명의료법』의 시행을 맞
이하여 바람직한 연명의료 관련 결정 내리기 및 
이행 절차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바람직한 연명의료 관련 결

정 가이드를 위해 대만, 일본, 미국, 영국 등 4개 
국가에서 연명의료 유보 및 철회 결정에 이르기

까지 어떠한 절차와 기구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간 바람직한 연명의료 관련 법제화

를 위해 각국의 연명의료 결정 제도 현황에 관하

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대만의 연명의료 
법제화에 관한 연구로는 석희태의 연구[3], 양정

연의 연구[4]가 있고 일본에 관한 연구로는 서보

건의 연구[5]가 있다. 존엄사에 관한 미국의 법제 
연구는 오레곤 주의 존엄사법을 중심으로[6], 영
국의 법제는 정신능력법의 성년후견제도 상의 의
의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7,8]. 그러나 이들 연
구는 의료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세부 절차상

의 차이를 검토한 연구의 보기에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사전의료지시서를 비롯한 말기 의료를 위
한 준비, 연명의료 결정 절차, 윤리위원회 등 의료

진의 판단을 보완할 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되, 
각각의 특징과 차이를 분석하고 바람직한『연명

의료법』의 시행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말기	의료를	위한	사전	준비-	
사전의료지시서

사전의료지시는 환자가 장래 결정 무능력 상
태가 될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희망을 서면 등으

로 남겨서 최종 결정에 참고가 되거나 바램에 따
라 이행되도록 만드는 장치이다. 사전의료지시는 
말기 의료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법적 효력이 있
는 문서이나 환자 본인의 의사와 합치되는지 확
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연명의료

법』 제12조에 따라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개
인 진술, 연명의료 시행 여부, 호스피스 치료 선택 
여부 등을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도

록 하며 추후 연명의료 관련 결정을 내릴 때 사전

연명의료의향서가 환자의 의사를 담고 있고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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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유효하게 작성되었는지 연명의료계획서와 
함께 확인한다[9]. 

사전의료지시서가 입법화된 형태는 국가마다 
다양하다. 사전의료지시서 양식이 법적으로 결정

된 곳은 대만, 미국이다. 대만은 위생원 행정서가 
공고한「예립안녕완화의료기유생의료결택의원

서(預立安寧緩和醫療暨維生醫療抉擇意願書)」
라는 사전의료지시서가 확립되어 있으며 미국은 
각 주별로 사전의료지시서 내용이 다를 수 있으

나『보건의료의사결정통일법(Uniform Health-
Care Decisions Act)』에 따라 주요 요소들을 담도

록 권고된다. 주요 내용은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연명의료, 완화의료 선택 여부, 의료위임대리인

에 대한 위임 등이다. 반면 일본은 기관 별로 사
전의료지시서 양식을 사용하며 영국은『정신

능력법(Mental Capacity Act)』에 따라 사전 거부

(advance decision)의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1.	대만

대만은 2000년 5월 23일『안녕완화의료조례

(安寧緩和醫療條例)』가 입법원 통과, 6월 7일 총
통 공포를 거쳐 시행함으로써 심폐소생술 유지와 
중단에 관한 법이 마련되었다. 2000년 통과된 이
래『안녕완화의료조례』는 총 3차례 수정을 거쳤

는데, 1차 수정에서는 환자가 사전에 의사를 밝
힌 경우에만 생명유지장치가 제거 가능하다는 내
용의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처음으로 심폐소생

술 중지, 철회 가능 내용이 포함되었다. 2차 수정

은 환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환자가족 모두

와 윤리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 생명유지장치 제
거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대리의사에 의한 
심폐소생술 불시행의 조건을 명시하였다. 2013
년 3차 수정을 거쳤는데, 안녕완화의료와 연명의

료를 구분하였고 또한 친족 우선순위에 따라 환
자 가족 중 1명만 동의해도 생명유지장치 제거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2015년 12월에는『병인

자주권리법(病人自主權利法)』이 통과하여 말기 
환자 뿐만 아니라 불가역적 혼수 상태, 식물인간 
상태, 심각한 치매, 그 외 현재 의료수준으로 치료

법이 없는 질병 또는 참아내기 힘든 고통의 상태

를 만들어내는 의학적 상태로서 정부가 공고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사전의료상의를 거쳐 사전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10].1) 

대만의 사전의료지시서 준비는 대만 행정원 위
생서(衛生署)가 공고한「예립안녕완화의료기유

생의료결택의원서」의 서명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대만인이라면 누구나 만 20세가 되면 본
인의 의사로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

인과 의료위임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사전의

료지시서를 등록하는 현장에는 20세 이상의 온전

한 행위 능력을 지닌 2인 이상의 증인이 함께 서
명해야 하며, 연명의료 선택을 집행하는 의료기

관에 소속된 종사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11,12].
대만은 사전의료지시서에서 크게 세 가지를 선

택하도록 하고 있다. 서명인은 완화의료(安寧緩

和醫療)를 시행할 것인지 아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것인지 아닌지, 연명의료(維生醫療)를 시
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한다.2) 그리고 본인의 

1)『병인자주권리법(病人自主權利法)』은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10].
2) 대만『안녕완화의료조례』에서 ‘維生醫療’는 말기환자 생명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치료로서 ‘치유의 효과는 없으며 죽음에 이르는 과

정을 연장할 뿐인 치료’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명의료와 유사하다. 다만 이 추생의료에는 심폐소생술이 포함되지 않는다. 
즉 조례에 따라 심폐소생술로 정의된 시술-임종에 임박한 환자에게 심폐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기관삽관, 체외심장압박, 
약물 주사, 제세동기, 인공심폐기, 인공호흡기 등 응급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이다.『안녕완화의료조례』에 따른 대만 ‘維生醫
療’의 정의는『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국내 연명의료 정의(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
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치료)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각종 병원 서식에
서는 維生醫療가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일반적 연명의료 개념까지 포괄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維生醫療를 연명의료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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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로 건강보험증 안에 서명인의 의사를 기재한

다. 만약 서명인에게 의료위임대리인(醫療委任代

理人)이 있을 경우 대리인도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해야 한다. 사전의료지시서를 요청한 단위나 
대만안녕완화의료협회에 보낸 후 사본을 보관하

면 건강보험증 내부의 의사 기재 절차가 완료된

다. 사전의료지시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사

전의료지시철회서(撤回預立安寧緩和醫療暨維生

醫療抉擇意願聲明書)」에 기존의 사전의료지시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명, 서명한다. 의료위임대리

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도 철회서에 함께 서명한

다[13].3)

대만에서는「의료위임대리인위임서(醫療委

任代理人委任書)」를 작성하여 의료위임대리인

을 별도로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안녕

완화의료조례』 제5조 제3항에 의거, 환자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면 대리인이 환자의 의사

를 반영하여 서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의
료위임대리인위임서는 환자의 서명, 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대리인의 서명, 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을 기재하며, 대리인 후보는 2명을 더 둘 
수 있다[14].4) 그 외「Do-Not-Resuscitate 동의서

(약칭: DNR 동의서 不施行心肺復甦術同意書)」,
「연명의료 불시행 동의서(不施行維生醫療同意

書)」 양식이『안녕완화의료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DNR 동의서와 연명의료 불
시행 동의서에는 서명인의 등록번호, 주소, 출생

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한다.
안녕완화의료 시행 이후 사전의료지시서 작

성, DNR 동의서 작성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
세이다. 국가건강보험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대
상으로 한 2016년 연구에서 DNR 비율은 2001
년 60.7%에서 2011년 73.4%로 증가하였고 인공

호흡기 착용 비율, 심폐소생술 비율은 낮아졌다

[15]. 또한 한 병원의 관찰조사에서 말기 비암 환
자 DNR 작성 비율이 2010년 54.9%에서 81.4%로 
증가하였다[16]. 다만 호스피스 케어팀 상담 이
후 일부만 환자가 직접 DNR 오더를 작성하고 대
부분은 가족이 작성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로 지
적된다[17].

2.	일본

일본은 1991년 도카이 대학(東海大学) 병원 사
건을 필두로 존엄사 논쟁이 시작되었으며 1998
년 가와사키 협동병원 사건, 2004년 훗카이도 하
보로병원(羽幌病院) 사건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도입 필요성이 절실해졌다.5) 2007년 5월 일본 후
생노동성(厚生労働省)이「종말기의료결정프로

세스에 관한 가이드라인(終末期医療の決定プロ
セス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이하 후생노동성 가
이드라인」을 도입함에 따라 현장에서 준용할 수 
있는 지침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병원의 사전의료지시서의 운영은 각종 가
이드라인에 따른다.「후생노동성 가이드라인」

에 따라 환자의 의사는 본인이 직접 확인이 가능

한 경우 (1) 사전의료지시서 (2) 사전 환자와 의
료종사자 사이의 충분한 대화 (3) 사정변경이 있

3) 위생서 공포 양식은 아니며 참고범례로만 쓰인다[13].
4) 역시 위생서 공포 양식은 아니며 참고범례(參考範例)로만 쓰인다[14].
5) 도카이 대학(東海大學) 병원 사건은 1991년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게 내과의였던 대학 조교가 염화 칼륨을 

투여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말한다. 가와사키 협동병원 사건(川崎協同病院事件) 은 1998년 가와사키 병원의 의사가 
기관지 천식 후 거의 심폐정지에 이른 환자의 기관 내 튜브를 제거한 후 환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근이완제를 주사하여 환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말한다. 훗카이도 하보로병원(羽幌病院) 사건은 무호흡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90세 환자를 소생술 
후 호흡이 돌아오지 않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가족이 연명의료 중지 의사를 전달하자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고, 관할 경
찰서에서 인공호흡기 제거에 관해 살인 의심 의견을 송부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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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료지시서 작성한 비율은 일반인 3.2%, 의사 
5.0%, 간호사 3.5%에 지나지 않아 실제 널리 활
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7].

병원 스텝들의 사전의료지시서(Living Will)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면 2003년 조사에서는 425명
의 응답자 중 156명(36.7%)만 사전의료지시서를 
인지하고 있었으나[28] 2013년 조사에서는 응답

자 674명 중 304명(45.1%)이 사전의료지시서 도
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29]. 그러나 의
료진을 제외한 병원 스텝들의 사전의료지시서 도
입 옹호 비율은 31.5%(103/327)로 낮아 2003년 
조사 결과와 유사하였다[29]. 의사들을 제외하고

는 아직 병원 현장에서 사전의료지시서가 많이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미국

미국은 1967년 미국 안락사 협회에서 루이스 
커트너(Luis Kuttner)가 처음으로 “환자 동의 없
는 치료에 대한 반대”를 “Living Will”이라는 언
어로 제안한 이래 1976년 카렌 퀸란 사건을 계기

로 캘리포니아에서 “Nature Death Act”를 제정하

여 처음으로 연명의료 유지 또는 중단에 대한 의
사를 표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10년간 41개 
주가 사전지시서를 선택했으나 널리 활성화되

지 않자 1980년대 중반부터 위임대리인(durable 
power of attorney) 방식을 마련하여 1990년대 말 
모든 주(state)에서 채택하였다.

1990년 연방법으로 제정된『환자자기결정권

법(Patient Self-Determination Act)』은 미국의 모
든 메디케어(의료보장)와 메디케이드(빈곤층 의
료보장) 계약기관들에게 다섯 가지 단계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30]. 1) 환자에게 주법에 명
시된 보건의료에 관한 환자의 권한과 사전의료지

시서를 작성할 권리를 문서로 작성하여 제공하

고, 2)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서면화된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환자가 요구하면 제공하고, 3) 환
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문
서로 만들고, 4)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주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5)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해 
병원 스텝과 커뮤니티를 교육해야 한다. 2015년 
10월부터 메디케어(의료보장)에서 말기 상담을 
책임지기로 하면서 사전의료계획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사전의료지시서는 주마다 양식이 많이 

다르나 1993년『보건의료의사결정통일법』을 제
정하여 절차의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다[31]. 주
별로 담고 있는 사전의료지시 내용은 다를 수 있
으나 크게 네 가지 내용을 담는다. 보건의료대리

인의 선임에 관한 내용(파트 1), 연명의료 선택 여
부 및 완화 의료 여부(파트 2), 장기 기증 여부(파
트 3, 선택 가능), 일차 의료인 선임 여부(파트 4, 
선택 가능) 등이다.9)

환자자기결정권법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2007
년 미국 보건성의 문헌 리뷰에 따르면 미국인 
18%~30%만이 사전의료지시서를 완성하였고 
만성질환자 3명 중 1명만이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2]. 주로 고령, 높
은 질병 부담, 백인, 높은 사회 경제적 상태, 사전

의료지시서에 대한 지식, 주치의와의 오랜 관계, 
주치의가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했는지 등이 사
전의료지시서를 완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거론된다[32]. 

9) 주별로 이 내용이 다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일례로 뉴욕 주는 ‘생전 유언(living will)’과 ‘의료대리인((health care proxy) 선임’을 
구분하여 장기 기증, 일차 의료인 선임 등의 내용은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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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환자의 의사를 재확인 (4) 합의 내용을 문
서로 보관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18].6) 그 
외 2008년 2월 일본의사회(日本医師会)의 제10
차 생명윤리간담회(第X次生命倫理懇談会)에서 
제출한「말기의료에 관한 가이드라인」, 2009년 
일본의사회(日本医師会)「말기의료의 가이드라

인(終末期医療のガイドライン)」, 2009년 5월 전
일본병원협회(全日本病院協会)의「종말기의료

에 관한 가이드라인(終末期医療に関するガイド
ライン)」, 2012년 1월 일본노년의학회(日本老年

医学会)「고령자의 종말기 의료 케어에 관한 일
본노년의학회의 입장표명」, 2014년 11월 일본구

급의학회, 일본집중치료의학회, 일본순환기학회

가 연합, 발표한「3학회의 제언」등이 일본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준용된다[19-21]. 그러나 아직 
연명의료 유보 또는 철회에 대한 법제화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다[22].7)

일본에서 사용되는 사전지시서 예로는 두 가
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일본 존엄사협회(日本尊

厳死協会)가 제시한 리빙 윌(リビングウイル) 즉
「존엄사의 선언서(尊厳死の宣言書)」 이며 다른 
하나는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国立長寿医療研
究センター)에서 제시하는 희망조사표(希望調査

票)이다. 리빙 윌은 도카이대학안락사판결문(요
코하마 지방판결 平成 7년 3월 28일)에 의거, 환
자의 추정적 의사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가 된
다[23].8) 존엄사의 선언서(尊厳死の宣言書)는 
“현대 의학에 치료할 수 없는 상태로 죽음이 다가

오고 있다고 진단되고 연명치료가 단지 임종 시

기를 미룰 뿐일 때” 연명치료를 거절하고 이 경우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완화의료는 제공할 수 있
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회복 불능의 지속적 식
물상태에 빠졌을 때에도 생명유지 장치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협회는 매년 연회비를 납부 
받으면서 선언인의 의사를 재확인한다.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 제시하는 희망조

사표는 1) 통증과 고통에 대한 대처, 임종 맞이 장
소에 대한 기본적 희망, 2) 임종에 달했을 때 각종 
시술에 대한 바램, 3) 판단결정력이 상실되었을 
때 주치의와 상담할 사람과 그 관계를 적도록 하
고 있다[24].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의 희망조사

표는 사회복지사가 30분 이상씩 해당 항목에 관
해 설명하고 작성 후 사회복지사에게 제출한다. 
희망조사표에 기재한 의사는 매년 재확인하며 언
제라도 수정, 철회될 수 있다. 그 외에 가족이 환
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 의
사를 존중해, 환자에게 있어서 최선의 치료 방침

을 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000년 일본 후생성에서 일반인 5천 명을 대상

으로 조사했을 때 일반인 중 70%가 종말기의료

에 관심을 보였고 48%가 사전의료지시서에 긍
정적인 태도를 보였다[25]. 후생노동성 가이드라

인 실시 이후 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 조사에서

는 일반인 80%가 종말기 의료에 관심을 보이고 
62%가 사전의료지시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긍정적 자세가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26]. 그
러나 2013년 조사에서는 사전의료지시서에 일
반인 69.7%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나 실제 사

6) 사전지시서는 “전문적인 의학적 검토를 거친 후에 인폼드 콘센트에 기초한 환자의 의사결정”로 표현되어 있다[18].
7) 존엄사법제화를 고려하는 의원연맹에서는 2012년 2개의 안으로 된「종말기 의료에서 환자의 의사 존중에 관한 법률안」을 공표하

였다. 그러나 일본의사회에서는 생명윤리간담회를 통해 “법제화 이전 리빙 윌 등 환자의 의사 존중하는 종말기 의료 체제를 정비
하고 후생성과 일본의사회 등에서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법제화에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인다[22].

8) 도카이 대학 병원 사건에 관한 요코하마 지방 판결문은 “환자 본인이 사전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치료 행위의 중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적고 있다. 즉, 사전에 문서로 의사를 표명하거나 구두로 의사
를 표명하는 것 둘 다 추정적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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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영국은 1993년 힐스버러 참사로 인해 지속적 
식물상태에 빠진 안쏘니 브랜드(Anthony Bland)
의 치료 철회 사건이 발생하면서 환자의 사전의

료지시서를 도입하는 것이 검토되기 시작하였

다. 브랜드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치료 유지가 환
자의 이익이 되지 못할 때 부작위에 의한 사망에 
이르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94년 영국 
하원 의료 윤리위원회는 특별보고서를 통해 일
반적으로 사전의료의향서를 입법하는 것을 대신

하여 보건의료 직종에서 행동강령을 발전시키는 
것을 선호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1995년 영국 의
사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에서 왕립의

사협회, 왕립간호사협회, 왕립일차의료담당의사

협회와 협력하여『사전의료결정: 행동강령(Ad-
vance statements about medical treatment: a code 
of practice)』 출간하였다[33]. 추후 잉글랜드&웨

일즈 지방을 중심으로『정신능력법』을 2005년 
입법하는 데에 이르게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결
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대리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행하기 위한 법적 틀
이 이 때부터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신능력법』에 따라 영국(잉글랜드&웨일즈 
지방에 국한)의 사전지시는 크게 세 가지 층위

로 이루어진다. 1) 사전 결정(advance decision), 
2) 선호 및 바람에 대한 증언(Statement of wishes 
and Preferences), 3) 사전돌봄계획(Advance care 
planning)이며 후자일수록 법적 구속력이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사전 결정(advance deci-
sion)은 특정 치료에 대한 거부에 관련된 내용이

며,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34].10) 치료 거부에 관한 사전 결정이 
유효한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다. 치료를 거부하

는 사전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18세 이상, 의사

결정능력이 있으며, 특정 치료를 거부하는 결정

이어야 하며 조건을 특정하여 적시할 수 있다. 사
전 결정은 구두나 문서 둘 다 가능하다. 만약 사전 
결정이 연명의료 거부에 관한 것이라면 반드시 
서명과 함께 작성되어야 하며 ‘생명이 위험에 처
할지라도’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전 결정은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만, 사
전에 명시된 치료와 조건에 관해서만 효력이 발
생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사전 결정(advance 
decision)은 증인의 입회하에 성명, 생년월일, 주
소와 주치의를 기재한다.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 결정을 내릴 만한 의사결정능

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한편,『정신능력법』에 따른 의사결정대리인으

로 위임대리인(Lasting Power of Attorney)을 둘 
수 있다. 위임대리인은 법정 양식에 작성하여 공
공후견청(Office of the Public Guardian)에 등록하

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그 외 법원이 지정

한 대리인, 독립적 정신능력 옹호자(Independent 
Mental Capacity Advocate, IMCA) 등을 둘 수 있
다.

2005년『정신능력법』이 입법화되고 윤리지침

도 발간되면서 영국 의료 현장에서는 서서히 정
착되어 가는 추세이다. 주로 제기되는 우려는 환
자들의 사전 의료 거부 결정(advance decision to 
refuse treatment)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배치

될 수 있는데도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가 된
다는 우려이다[35]. 그러나『정신능력법』은 영
국의 의료인들에게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문제

10) 자세한 내용은 NHS Choice의 “Advance decision (living will)” 참조[34]. 사전 결정(Advance decision)은 치료 거부에 관한 사전 
결정만 포함되며 사전 결정만 법적 구속력이 있다. 치료 선호에 관한 내용은 사전 증언(Advance statements)에 포함될 수 있으
면, 주치의가 고려할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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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때 훌륭한 판단 지침이 되고 있다고 평가된

다[36]. 

III.	연명의료	유보	또는	철회	결정-	
결정을	내리는	절차와	기구

국내『연명의료법』이 2017년 성공적으로 시
행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연명의료 유보 또는 
철회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충실히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각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
는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 이견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책임을 보완할 수 
있는 의료윤리위원회를 비롯한 공식 기구를 마련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현재『연명의료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유보 

또는 철회의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1) 환자가 임
종 과정에 있는지 판단하고, 2)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3) 연명의료계획서, 사
전연명의료의향서, 가족 2인의 추정적 의사 순으

로 환자의 의사를 판단한다. 또한, 말기환자의 의
사결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쟁점들을 이
해하고, 환자와 가족, 의료인 간의 이견을 중재하

고 상담을 비롯한 각종 도움을 제공할 목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11)

대만과 일본에서 연명의료 유보 또는 철회 결
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말기(대만), 또는 임종

기(일본)라는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12) 말기, 

또는 임종기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이후 환
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연명의료 유보 또는 철회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가족(대리인)은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보조하거나 추정적 의사가 불가능

한 경우 최선의 이익을 대리하여 판단하는 역할

이 된다. 반면 미국, 영국에서는 말기 또는 임종기

라는 판단을 별도로 내리지는 않는다. 미국은 대
리인과 상의 후 결정을 내리도록 절차를 두며 영
국은 의사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사전 의사 등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 대리인과 상의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은 의료

기관윤리위원회의 역할을 중시하는 반면 영국은 
주로 전문가 단체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의료

진의 판단과 행동을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다.

1.	대만

1) 연명의료 중지나 철회 결정 절차 

대만의 각 병원들은 연명의료 중지나 철회 결
정에 이르는 세부적인 절차를 의료윤리위원회에

서 마련해서 온라인에 게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카오슝 시립 타퉁 병원에서는「말기 환자 연명의

료 중지 또는 철회 요점(末期病人終止或撤除維生

治療作業要點)」이라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37]. 우선 기관 내 삽관, 체외심장승압 등 소
위 연명의료에 대해 ① 말기 환자가 이미 사전의

11)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연명의료법』 제14조 2에 따른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상담을 수행하고『연
명의료법』 제19조 제3호에 따라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담당의사를 교
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2) 일본은 2014년「3학회의 제언」에 따라 다음 1)~4)에 해당되는지 의료팀의 객관적이고 진중한 판단을 통해 종말기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 불가역적 전뇌기능 부전(뇌사 진단 후 또는 뇌혈류정지의 확인을 포함)이 있음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단
된 경우, (2) 생명이 인공적 장치에 의존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여러 장기가 불가역적으로 기능부전에 빠져 이식 등 대체수단
이 없는 경우, (3) 이 시점에 행해지는 치료외 다른 치료 방법이 없고 현재 치료를 계속하여도 가까운 시일 내 사망이 예측되는 
경우, (4) 회복불가능한 말기, 예를 들어 악성종양 말기에 있음이 적극적 치료 개시 후에 판명된 경우. 한편 대만은『안녕완화의
료조례』 제3조 2항에 의거 말기 환자를 “심각한 손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사가 회생불가능하고 예후가 단시일 내 사망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로 정의내리며 주치의를 포함한 2인의 전문가가 말기 환자임을 진단하여 확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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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지시서에 서명했을 때, ② 말기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거나 의식이 혼미하고 이전에 의료

대리인위임장을 작성한 바 있고 동시에 의료대리

인이 사전의료지시서를 제출하고, ③ 말기 환자

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거나 의식이 혼미하고 의
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전 DNR 동의서를 
제출했을 때 의사가 직접 연명의료를 중지 또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외 ④ 말기 환자의 가
장 가까운 친척이 미처 없고 의사가 심폐소생술

을 시행하기 전이라면『안녕완화의료조례』 제7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DNR 동의

서가 있을 때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이 가능하

다.
세부적인 절차 진행과 이용 서식은 각 병원마

다 다르다. 일례로 카오슝 시립 타퉁 병원은 연명

의료를 중지 또는 철회하기 전에 사전의료지시

서, 의료위임대리인 또는 친인척의 의사, 2명의 
관련 전문의의 말기 환자 확정 진단, 의료위임대

리인 또는 친인척의「말기환자 연명의료 중지 또
는 철회 동의서(末期病人終止或撤除維生醫療同

意書)」 서명을 받은 서류들을 확인한다. 관련 전
문의 중 1인을 환자 주치의로 하고 그 외 1인은 본
원의 관련 전문의사로 한다.「말기환자 연명의료 
중지 또는 철회 동의서」는 법정 서식은 아니며, 
CPR이 시행되어 생명이 유지되고 있을 시에 작
성한다[38]. 동의서에는 ① 관련 의사 성명, 의사

등록번호, 서명시간(연월일시분), ② 친척: 성명, 
환자와의 관계, 서명시간(연월일시분), ③ 사회

복지사의 서명을 담으며 사회복지사는 친척이 제
공하는 호적 자료에 따라 친척관계를 확인함으로

써 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생명말기환자임종케어의사진술서(生

命末期病人臨終照護意願徵詢書)」라는 회복이 불
가능하고 임종과정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되는 환
자의 다양한 의사를 표현하는 서식을 마련하고 

있다[39]. 본 서식에는 ① 사망에 이르기까지 현
재의 치료를 유지할지 여부, ②『안녕완화의료조

례』 제5조 및 제7조 제1항 제2관에 따라 CPR을 
시행할지 여부(기도 내 삽관, 체내 심장 마사지, 
응급의약품 주입, 제세동기, 페이스메이커, 인공

호흡기 또는 기타 치료), ③ 퇴원 후 집으로 돌아

갈지 여부, ④ 장기 기증 여부, ⑤ 각막이나 피부, 
골 조직 등 조직 기증 여부, ⑥ 사체 기증 여부 등
의 의사를 확인한다. 진술서 서명은 환자 본인이 
주로 하되 의식이 손상되어 의사를 알 수 없을 때 
친족 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말기

환자 연명의료 중지 또는 철회 점검표(末期病人

終止或撤除維生醫療查核表)」라는 점검표를 두어 
연명의료 중지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점검이 가
능하도록 한다[40].

2) 의료진의 판단을 보완하는 기구

『안녕완화의료조례』 7조에는 환자가 친족

이 없는 경우 윤리위원회(hospice palliative care 
team)에 회부한 후 환자 최대 이익에 따라 의학적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법적으로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아직 연
명의료 중지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헌법적인 논란이 야기된다는 견해도 있다[41].

의료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행정원 위생서『의학윤리위원회 설치 요점(行政

院衛生署醫學倫理委員會設置要點)』에 근거하고 
있으며 최소한 3개월마다 한 차례씩 회의를 연다

[42]. 각 기관별로 의학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운
영 과정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기관

별로 조금씩 다르다. 일례로 카오슝 의과대학 부
설 청화 병원(高雄醫學大學附設中和紀念醫院) 의
학윤리위원회에서는 위원은 13~15명으로 두되 
1/3 이상은 원내외 법률가, 윤리학자,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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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한다. 윤리위원회 담당 업무로 1) 직원들 
대상 의학윤리 관련 교육 및 훈련, 2) 임상 사안별 
윤리자문 서비스, 3) 병원 내 임상윤리 관련 심의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43-45].13)

2.	일본

1) 연명의료 중지나 철회 결정 절차

2014년「3학회의 제언」과 2007년 일본구급

의학회의「구급의료에서의 종말기의료에 관한 
제언(가이드라인)(救急医療における終末期医療

に関する提言(ガイドライン))」은 세 가지 경우

로 나누어 연명의료 중지 방침을 정리하고 있다

[46]. 1)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거나 또는 
사전지시가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동시에 가족이 이론을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론이 있는 경우 의료팀은 가족

의 의사를 배려하여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

히 지원한다. 2)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추정의사가 있는 경우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추
정하는 경우에는 추정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

으로 삼는다. 3)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추
정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과 충분히 대
화하고 합의하며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방침을 제
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의료팀은 가족에게 
현재 상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의사 결정이 
되도록 지원한다. 의료팀은 가족에게 전체적인 
의사를 확인하고 대응한다. 

3)에 해당되는 사례는 네 가지로 나누어 대응

한다. ① 가족이 적극적 대응을 희망하는 경우 재

차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독하며 현 시점의 의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하여도 생명

을 살릴 수 없어 더 이상의 연명 조치는 환자의 존
엄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정확하고 쉬
운 말로 가족들에게 전달, 가족들의 의사를 재확

인하며 가족의 뜻을 재확인할 때까지의 대응은 
현재의 조치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
확인한 후에도 가족이 계속 적극적 대응을 원하

면 의료팀은 계속 상황의 이해를 얻는 노력을 한
다. ② 가족이 연명조치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가
족이 연명조치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환자에게 
최선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족과 협의하

여 연명조치를 감량하거나 종료 방침에 대해 선
택한다. ③ 가족이 의료팀에게 판단을 위임하는 
경우 의료팀은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가족들과 합의한다. ④ 본인의 의
사가 불명확하고 원인 불명의 이유로 가족과 접
촉할 수 없는 경우 연명조치 중지 여부, 시기 및 
방법에 관해서는 의료팀이 환자 최선의 대응 방
향에 따라 판단한다. 

2) 의료진의 판단을 보완하는 기구

2007년「후생노동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 의료진에서 전문적 의료 결정이 어려운 경우, 
2) 환자와 의료 종사자와의 대화에서, 타당하고 
적절한 의료 내용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없는 경
우, 3) 가족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거나, 의료 종
사자와의 대화에서 타당하고 적절한 의료 내용

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등에 복수의 전
문가로부터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결정한다. 다

13) 의료윤리위원회 설치 개요는 병원 별로 유사하다. 타이슝롱민총의원(臺中榮民總醫院)의 경우에는 1) 의학윤리규범 심의 사항, 
2) 의학윤리교육 및 홍보 사항, 3) 의료인 직업윤리 및 홍보 사항, 4) 신체 장기 기부 및 이식 심의 사항, 5) 임상윤리 자문 사항, 
6) 덕이 탁월한 의료의 업적을 천거하고 평의하는 사항, 7) 기타 관련 의료윤리 사항을 다루도록 되어 있다[44]. 의료자문서비스
를 별도로 소개하고 있는 병원도 있다. 국립양밍대학교부속의원(國立陽明大學附設醫院)에서는 자문서비스의 대상, 방법, 과정 등이 
의료윤리위원회 설치요점에 명시되어 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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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후생노동성은 본 위원회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한정한다. 즉, “별도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어디까

지나 임종기 의료에 있어 환자, 가족, 의료진간 토
의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예외

적으로 필요하다. 위원회의 검토, 조언을 통해 다
시금 환자, 가족, 의료진 간 치료 방법을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고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2015년 가이드라인 해설편에 명시하고 
있다[47].

2010년 일본순환기학회「순환기질환의 말기

의료에 관한 제언(循環器疾患における末期医療

に関する提言)」에 따르면, 말기 상태에 있다고 판
단될 때 담당의가 말기상태라고 추정하면 환자 
또는 가족의 의사를 파악한 단계에서 병원 내 공
식 증례 회의 등에서 합의를 얻어야 한다고 권고

하고 있다.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의사가 
환자와 가족의 의사를 확인하고 공식 증례 회의 
등에서 토의할 진료기록에 경과를 기재하는 것
이 필수적이라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검토를 위
해 기관 내에서 말기 의료에 관한 윤리 고문 및 지
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례로 순환기병 연
구센터에서는 2006년부터 윤리 자문 시스템으로

서 병원 전체 차원에서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있
는데, 부원장, 환자안전실장, 내과계 부장, 외과계 
부장, 감염관리실, 감염관리의사, 환자안전관리

자, 의료전문가 8명 등의 팀으로 구성되며 중환자

의 경우 24시간 연락 가능한 담당자도 포함된다

[48]. 사망자의 변사자 신고, 임종기에 대한 진료 
방침 결정, 의학적 윤리적 타당성 검토, 장기 기증 
가능성 확인 등을 주로 검토하며 월 평균 검토 숫
자는 12예 가량이다. 윤리적 딜레마에 관하여 의
료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을 채택하고 윤리적 문제를 원내에 공유한

다.

3.	미국

1) 연명의료 중지나 철회 결정 절차 

미국의『보건의료의사결정통일법(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은 환자의 보건의료 
관련 의사결정을 의료 현장에서 구현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1) 환자의 결정을 실현하기 전 스텝

의(supervising physician)는 해당 결정에 관하여 
환자와 소통하고 결정을 내린 사람을 적시한다. 
2) 스텝의가 사전의료지시서의 존재나 철회 여부

나 대리인 지정에 대해 알고 있다면 환자의 의무 
기록에 적어두어야 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
다면 사본을 요청한다. 3)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의 상실 또는 회복, 그 외 중요한 조건 변동은 주
치의(primary physician)가 의료기록에 기록하고 
환자나 대리인에게 알린다. 4) 몇 가지 예외 사항

을 제외하고 의료진은 환자나 대리인이 내린 결
정에 따르고 대리인의 결정은 환자가 의식이 있
을 때 내린 결정과 동등하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

[49].14)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미국의 연명치료중지에 
관한 각종 가이드라인에서는 치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를 고려할 수 있는 종말기를 별도

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이는 연명치료 중지와 진
행에 대한 환자의 요청을 우선하는 태도에서 기
인한 것이며,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의료진의 판
단보다 환자의 요청을 도덕적으로 우위에 두는 
경향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50].15) 그럼에

14) 단 의료진의 양심에 어긋나거나 의료진이 판단하기에 의학적으로 비효율적인 치료를 요구할 경우 환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을 거
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나 대리인에게 즉각 고지하고 기관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치료를 제공한다.

15) 미국 법원에서는 무의미한 치료라는 의료진의 판단보다 환자의 요청을 우선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치료의 중지를 의료진의 권리
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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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각종 규정에서는 의학적 ‘무의미함

(futility)’을 정의하거나 인용한다. 일례로 1987
년 미국에서 최초로 DNR을 입법화한 뉴욕주 법
안을 살펴보면 CPR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질 경우

는 “심폐기능 회복에 충분치 않을 경우 그리고 환
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 반복하여 심정지 상황을 
경험할 것으로 보일 때”로 정의한다. 이러한 경
우 환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료

진이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51].16) 전미의사협회, 미국중환자의학회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52,53].

2) 의료진의 판단을 보완하는 기구

1975년 카렌 퀸란 사건에서 뉴져지 대법원은 
많은 수의 연명의료 중지 여부 케이스를 체계적

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의사, 사회사업가, 변호사, 
신학자 등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것
을 권고하였다. 1983년 “연명의료 유지 또는 철
회”에 관한 대통령의학윤리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for the Study of Ethical Problems in 
Medicine)는 병원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 
연명 유지의 중지를 포함한 사례를 검토하고 자
문하는 기구로서 윤리위원회를 두는 것을 권장하

였다[54]. 1987년에는 메릴랜드 주법에서 각 병
원마다 치료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구하였

다. 1992년에는 미국의 의료기관 인증기구(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
nizations)가 각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설치를 
요구사항으로 하면서 윤리위원회 설치는 더욱 증
가하였다. 2001년 한 연구에 따르면 전 미국의 병
원 90%가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다[55].

현재 다양한 방면에서 병원윤리위원회 설치가 
권장되나 아직 일관된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
렵다. 메릴랜드 주법에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사

업가, 병원 행정관을 포함한 최소 4인을 요구하

고 있고 법원에서 이들의 위원회 자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두었다. 애
리조나, 하와이, 몬태나 주 또한 윤리위원회의 사
법적 책임은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

는 친족들 사이의 분쟁이 있거나 친족이 없을 때 
윤리위원회가 대리 의사결정 역할을 하도록 하
고 있다. 환자와 주치의 사이에 연명의료에 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윤리위원회가 최종 결
정을 내린다. 텍사스 주에서는 만약 환자나 가족

이 주치의의 견해에 반하여 연명의료 유지를 요
구하면 윤리위원회 결정 후 유지를 철회할 수 있
으며, 환자와 가족이 결정에 반하여 사법적 절차

를 거칠 수는 있으나 절차 진행 여부는 주치의가 
해당 치료를 제공할 의사가 있고 난 후에 할 수 있
다[56]. 애리조나 주에서는 대리인을 찾을 수 없
을 때 주치의는 동료 의사의 자문과 윤리위원회 
권고를 얻은 후 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전미의사협회에서는 의료윤

리위원회가 주치의에게 대리인 선임을 돕고 주치

의, 가족 간의 의견 불일치를 중재하기 위해 불일

치 원인을 조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57].

다만 의학적으로 치료가 더 이상 무의미함(fu-
tility)이 얼마나 유효하고 해결책을 낼 수 있는지

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1999년 전미의사협회 윤
리사법위는 무의미한 치료를 정의할 때 객관성은 
갖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며 가장 좋은 접근법은 
“공정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공정하고 만족스러

16) 만약 의료진이 CPR이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결정하면 DNR 오더를 내릴 수 있다. 의료진은 가능하다면 환자나 대리인에게 
DNR 오더를 상의하며 제2의 의료진을 통해 의학적 무의미성을 확정해야 한다. 의료진은 환자의 챠트에 오더를 기록하고 환자, 
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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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의사결정을 위해 1) 모든 의료기관은 의학적 
무의미성에 대한 정책을 채택하고, 2) 모든 정책

은 공정한 과정(due process) 접근을 거치도록 권
고하고 있다. 환자, 대리인, 주치의 간의 의견을 
협상하되 의견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윤
리위원회가 개입하도록 한다.

4.	영국

1) 연명의료 중지나 철회 결정 절차 

영국은『정신능력법』에 의거 최선의 이익

(Best of Interest) 기준에 따라 판단,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선의 이익 판단 
주체는 의료인이나, 의료인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 환자의 치료 거부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2010년에 제정된 말기 치료 결정에 대한 GMC 
(General Medical Council)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결정흐름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눈다[58].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을 갖고 
있을 경우 (1)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방침을 설
명하며, (2) 만약 환자가 의사가 생각하기에 임상

적으로 부적절한 치료를 요청할 경우 치료가 부
적절한 이유를 충분히 토론하고, (3) 그럼에도 이
견이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전문가의 2차 의
견이나(second opinion) 법적 대리인이나 환자 변
호사의 의견을 구한다. 스코틀랜드 지방에서는 
적절한 법적 기구를 통해 치료 거부 결정을 검토

할 수 있으며, 보통 법원이나 스코틀랜드 의사회 
정신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한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우선 의사는 치료에 관해 내려야 결정이 무엇인

지 분명히 하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사전 거부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의사결정 범위를 확인

하고, 대리인이 없을 경우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책임져야 한다. 만약 법적으로 구속력 있
는 사전 거부 의사가 있다면 해당 의사를 따르고 
사전 거부 의사가 유효성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
한다면 환자의 사전 바램에 관한 정보로 간주한

다. 법적 대리인이 있을 경우 의사는 대리인이 결
정내릴 수 있는 정보와 선택지들을 설명하고, 대
리인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만
약 법적 대리인이나 친인척이 없을 경우 잉글랜

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정신능력법에 따라 환자

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독립적 정신능력 옹호

자(IMCA)를 고용한다.
또한, 환자의 치료 거부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환자의 무의미한 치료 요청 의사

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가이드라인에서 정리하고 
있다. 우선 환자의 무의미한 치료 요청에 대하여 
의사는 치료에 대한 환자의 현재 의사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치료의 이익과 위험으로 어떠

한 것이 있는지 설명한다. 환자가 결정능력을 상
실했을 때에는 환자의 의사를 최선의 이익에 반
영해서 결정한다. 환자가 치료 거부 의사를 법적

으로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밝혔을 때는 영국과 
웨일스 지방에서는 그대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치료 거부 의사를 
시행할 때에는 거부 의사의 유효성에 대한 증거

를 충실히 모아두어야 한다. 만약 의사의 유효성

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필요하다면 법원의 판단

을 기다려야 하며, 응급상황일 경우에는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한다.   

2) 의료진의 판단을 보완하는 기구

가이드라인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국은 치료 유
지 혹은 철회 관련 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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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윤리위원회 등 별도 기구의 개입을 두지 
않으며, 해소되지 않는 이견은 법원이나 의사회 
등의 심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치료의 일차 책임자로서 의료진의 역할을 존중하

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왕립

일차의협회(Royal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
나 국가완화의료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Pal-
liative Care), 국가표준프레임웍(National Gold 
Standards Framework) 등 다양한 전문가 기구가 
말기 의료 이슈에 관한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자
료를 발간하면서 의료진의 판단을 돕고 있다.

IV.	고찰

21세기에 들어 연명의료 중지를 비롯한 말기 
의료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었

다. 그러나 <Table 1>에서 보듯이 각국에서는 사
전의료지시서 작성을 비롯한 연명의료 중지의 세
부 절차에 있어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연명의료

중지와 환자 자기결정권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가진 국가는 대만, 미국, 영국이다. 일본은 이들 
중 유일하게 연명의료중지를 법제화하지 않은 국
가이며, 후생노동성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
다. 사전의료지시서 서식을 별도로 규정하거나 
윤리위원회 개입 등을 자세하게 언급하는 절차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환자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별도 입법

이 아닌 정부와 의료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
명의료 중지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입장이 반영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접근법을 가이드라

인 중심 접근이라 칭한다면 대만은 법 중심 접근

이라 부를 수 있는데, 적극적인 입법 정책을 펼친

다는 점에서 일본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대
만 위생원 행정서를 중심으로 연명의료중지에 필
요한 서식,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역할, 연명의

료 중지 절차 등을 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대만의 접근은 적어도 대만의 죽음의 질 향상에

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
다[59].17)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최선의 이익 중 어떤 원
칙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따라 영국과 미
국은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연명의

료에 관한 의사 표명을 환자의 자기결정권으로 
존중하고 반영하되 치료적 이득이 극히 불분명한 
경우 의료진이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별도로 의
료윤리위원회 기구를 둠으로써 환자와 의사 사이

의 의견 불일치를 해소한다. 반면 영국은 환자의 
치료 거부에 관한 의사만을 ‘사전 결정’을 통해 제
한적으로 반영하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경우 
의료진은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판단한다. 그런

데도 의견 불일치가 계속 발생하면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순서를 밟는다. 최선의 이익에 관한 의
료진의 전문가적 견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

이라 할 수 있다[60,61].18)

한국은 2016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연명의

료법』이 통과되어 2018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

이다. 한국의 입법례는 대만의『안녕완화의료조

례』처럼 완화의료와 연명치료 중지를 결부시켜 
별도 특별법으로 입법화한 사례이다. 연명의료

결정의 대상을 임종기 환자로 제한한다는 환자

17) 2015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젼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발행한 죽음의 질 인덱스(Quality of Death Index)에서 대
만은 아시아 1위, 전 세계 6위에 랭크되었다. 이렇듯 대만에서 죽음의 질이 향상된 데에는 다른 요인들과 함께 2000년 아시아 최
초로『안녕완화의료조례』가 실시된 것이 크다고 분석된다[59].

18) 영국 정신능력법에서 차용하는 최선의 이익 관점은 꼭 연명의료 중단을 유보하는 관점이 아니며 환자의 주관적 가치와 선호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분석도 존재한다[60]. 그러므로 미국과 영국의 접근을 자율성 존중의 접근/최선의 이익 기준으로의 접근
으로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일면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영국 정신능력법이 채택한 대리 결정 프레임이 소위 체크리스트 
등으로 표준화된 ‘객관화된’ 최선의 이익 프레임이란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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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각국의 사전의료지시서 및 연명의료 유보 또는 철회 결정 절차

사전의료지시서
연명의료 유보 또는  

철회 결정 절차

의료진의 책임을  

보완할 기구

일본 법정 서식이 없으며, 기관별로 

도입되어 준용 

의사결정능력이 있거나 사전

지시가 있으면, 의사 존중  

명시적 의사가 없으며 추정의

사가 있으면, 추정의사 존중  

명시적 의사, 추정 의사 둘 다 

없으면, 가족의 총의로 의사 

확인

의료팀이 결정하기 곤란하고 

환자와 팀 간의 합의가 어려

울 경우 복수의 전문가로 구

성된 위원회 설치 권고

대만 대만 행정원 위생서가 공고한 

「예립안녕완화의료기유생의

료결택의원서」 그 외

「사전의료지시철회서」, 

「의료위임대리인위임서」, 

「DNR 동의서」, 「연명의료 

불시행 동의서」 등을 사용하

도록 법적으로 규정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 명시적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지  

의료대리인위임장을 작성, 사

전의료지시서에 서명 및 제

출, 대리의사에 따라 연명의

료 중지

법률에 근거, 각 의료기관마다 

설치 환자가 친족이 없는 경

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후 

환자 최대 이익에 따라 의학

적 권고를 내림

미국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계약 기

관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환자

의 권한을 숙지받고 사전의료

지시서를 작성하도록 함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 

결정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숙고 과

정을 거치고 불일치가 해소되

지 않을 때 윤리위원회가 개입 

미국의 의료기관 인증기구가 

각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설

치를 요구사항으로 함.  전미

의사협회에서는 의료윤리위

원회가 주치의에게 대리인 선

임을 돕고 주치의, 가족 간의 

의견 불일치를 중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치료 거부를 위한 사전 결정

(advance decision):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 그 외 선호 

및 바램에 대한 증언을 문서

화하고 의료진이 고려할 수 

있게 함.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상실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의사결

정능력이 상실되었다면 사전

결정이나 위임대리인(lasting 

power of attorney)이 미리 존

재하는지 확인한 후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결정 내림

다양한 전문가 기구가 말기 의

료 이슈에 관한 다양한 가이

드라인과 자료를 발간하면서 

의료진의 판단을 도움



146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0권 제2호(통권 제51호) : 2017년 6월

의 사전 결정과 본인 또는 가족 동의를 통한 연명

의료 중지 이행까지 하나의 법률틀에 담고 있다

는 점 또한 대만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만의 입법과 이행 사례는 한국이 유
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된다. 대만은 법률

적 틀을 갖추는 것 외에도 각 기관에서 윤리위원

회를 설치, 기관별 세부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최
근에는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
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62]. 이러한 대
만의 제도적 진전은 1987년부터 중앙 정부에서 
의료 분쟁을 해결하고 의료윤리를 진전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사심의위원회(醫事審議委

員會)를 설치하고 주요 사례를 평가, 심의하도록 
하는 등 주요 분쟁 사안과 딜레마에 대응할 수 있
는 전문가 기구를 법제도적으로 구성해 온 역사

와 있을 것으로 보인다[63].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윤리위원회가 잘 기능하고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대만 병원의 71%가 임상윤리위

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매우 소수의 사례 만이 
윤리위원회로 회부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64]. 

국내『연명의료법』의 도입은 의료 현장에서 
연명의료 시행에 관한 환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며 전문가들의 판단과 행
위에 도움을 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연명의료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 중지는 소위 안
락사와 같은 형사 영역과는 구분된다는 점을 인
식하고 일정한 남용 방지 장치, 자기 결정권 행사

를 위한 장치를 갖추면서 최선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의
료기관별로 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적의 프
로세스를 갖추고 법정 가이드라인이나 서식 이외

에 의료기관에서 심사표, 기관 서식, 지침을 갖추

고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필요

가 있다. 각 기관별로 표준적 절차와 서식, 가이드

라인을 공식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의 사례를 
참고하되, 일정한 기준 이외에는 의료진의 자율

적 판단과 현장의 관행을 존중하고 전문가 가이

드라인을 현장 지침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본

의 사례 또한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각국의 절차 및 제도를 비교 고찰함

으로써 각 제도와 접근법의 함의를 이해하고 국
내의 절차 도입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비
교 대상이 되는 각국의 제도와 절차 층위가 일관

되거나 유사하지 못하여 해석에 한계가 있다. 이
는 추후 각국의 연명의료 관련 결정 절차 도입 과
정에 대한 심층적 비교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국내의 바람직한 연명의료 관련 결
정 가이드를 위해 대만, 일본, 미국, 영국 등 4개 
국가에서 연명의료 유보 및 철회 결정에 이르기

까지 마련된 절차와 제도를 살펴보았다. 의료 현
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전의료지시서

와 연명의료 유보 및 철회 결정 절차, 윤리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각국 활용 및 제도화 현황을 고찰

하였다. 
사전의료지시제도 도입 방식은 각국별로 다양

하다. 대만ㆍ미국은 사전의료지시제도를 법적으

로 양식을 결정한 채 도입하며 영국은 사전 거부

라는 제한적 형태로 도입하거나 일본은 기관별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사전의료지시서가 일
괄 도입된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연명의

료, 완화의료 선택 여부, 의료위임대리인에 대한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다. 국내에서도 유
사한 내용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용으로 포괄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의료위임대리인에 대한 위
임 선택은 당분간 의향서에 삽입되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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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일본은 연명의료 유보 또는 철회 결정

에 도달하기 위해서 말기, 또는 임종기라는 의학

적 판단을 전제한다. 이는 한국『연명의료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말기, 또는 임종기라는 의
학적 판단을 필요조건으로 하되 환자의 명시적 
또는 가족 대리를 포함한 추정적 의사를 또 다른 
필요조건으로 한다는 점도 한국과 유사한 부분

이다. 특히 한국『연명의료법』은 대만의『안녕

완화의료조례』처럼 완화의료와 연명치료 중지

를 결부시켜 별도 특별법으로 입법화하였기 때문

에 대만의 입법과 이행 사례는 한국이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된다. 따라서 각 의료기관

별로 연명의료 유보 또는 철회 결정에 이르는 절
차와 서식,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표하고 있는 대
만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최
소한의 수준 이외에는 의료진의 자율적인 판단과 
현장의 관행을 존중하는 일본의 사례 또한 유의

미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전문가 학회와 각 
의사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작, 현장 지침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영국의 사례가 시사하

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국내『연명의료법』이 도입됨에 따

라 연명의료 시행에 있어 환자들의 이익을 보호

하고 전문가들의 판단과 행위를 지원하는 방향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각국의 사례를 고
찰해 보았다.『연명의료법』은 소위 안락사와 같
은 형사 영역과는 구분된다. 남용 방지, 자기결정

권 보장 등의 최소한의 장치가 충실히 구현하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의료진과 환자(그리고 환자 
가족)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연명

의료법 시행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를 위해 합
리적이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도입하는 것, 윤리

위원회나 윤리 상담 서비스 등 의료진의 판단을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 

연명의료 유보 및 철회 절차의 투명한 공유 등을 
향후 중요하게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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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関するガイドライン~3 学会からの提言~』. 
2014.

47) 厚生勞動性.『人生の最終段階における医療の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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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was passed in Korea in 2016 and will take effect 

after the enactment of certain ordinances and rule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garding the withholding an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four countries: Taiwan, Japan, 

the US, and the UK. Each country introduced advance directives either through legal forms (Taiwan, the 

US), limited legal forms (the UK), or arbitrary forms (Japan). Japan takes a guideline-centered approach, 

whereas Taiwan takes law-centered approach. And while a patient’s will about life-sustaining treatment 

(LST) is respected as part of a patient’s self-determination in the US, physicians can refuse treatment if 

its benefits are extremely uncertain. On the other hand, in the UK, if a patient has lost decision-making 

capacity, physicians can make decision regarding the patient’s best interests. In this article, it is argued that 

minimal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in Korea to prevent possible abuse as well as to respect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however, it is desirable to support good decision-making processes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rather than to over-regulate current practice. 

Keywords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dvance directive, medical ethics committee, respect of 

self-determination, best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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